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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폭염, 폭우, 태풍, 한파  등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재난을 

경험하며 더 이상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피부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여러 국제재판소에서 기후위기 소송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들의 국제 의무 

및 책임과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5월 

2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만장일치로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小) 

도서국위원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COSIS)’의 요청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해수온난화(ocean warming), 해수면 

상승(sea level rise),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를 포함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지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의무는 무엇인지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낸 것이다.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가들이 지게 되는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및 일반적인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의무의 내용과 실천 방식 등을 예시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국가 

의무가 보통의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넘어서 ‘엄격한’ 상당주의 의무(strin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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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iligence)를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러 주요 국제재판소들의 판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년 8월 29일,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충분치 못하여 ‘청소년기후행동’의 회원들을 비롯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기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환경단체의 활동가 및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게 될 영유아와 

어린이 등이 청구한 4건의 헌법소원이 병합된 기후소송이다. 그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는 외형상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인 이행은 

미미하다는 비판을 국내외로부터 받아왔다. 이번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필두로 다른 국제재판소 및 국내외 법원들의 판단이 축적되면,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므로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보다 책임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입법 조정을 해야 한다.  

 

1.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주요 내용1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확장되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정부 정책 

분야의 변화와 대응은 늘 상대적으로 느리다. 국가들이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 산업 등에 대한 고려도 있지만, 기후변화를 다른 

이슈들에 비해 심각한 위협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제들의 강제성이 부족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절차가 부재하거나 처벌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 이유가 된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의무 또는 책임을 묻는 기후 소송들이 전 세계의 국내 법원이나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2 등의 지역 재판소에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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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3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4  및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HR)에는 5  기후변화로 인한 구체적인 국가들의 의무의 범위와 책임을 묻는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 요청되어, 2024년 5월 21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6 한국에서도 현재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과 감축목표 설정 등의 정부 대응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2024년 8월 29일 최종 결정이 나왔다. 7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의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동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로서 직접 규정되어야 하므로 역시 ‘법률유보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다만, 입법자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고 하는 계속적용명령을 내렸다.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과 실행을 넘어 이제는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여러 

국제재판소에 직접 묻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정치적 

책임이나 여론의 비판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부 이행과 국제적인 

국가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기존에 국제환경법 등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넘어서서 국가가 ‘엄격한(stringent)’ 상당주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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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적 의견 요청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군소도서국들(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은 

장단기적으로 기후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이다. 군소도서국들은 향후 수십 

년간 해수면 상승, 극심한 기상현상, 해양생물다양성 및 어장 손실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를 겪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위협과도 

직결되는 영토(도서) 침수 위험에 놓인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실존적 위협과 국제 

사회의 무행동에 직면하여 설립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위원회’는8 2022년 

12월 12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해수온난화,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를 포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에 요구되는 특별한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재판소의 의견을 묻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다. 9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타결되면서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은 국제 

사회에 해양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2) 권고적 의견의 주요 내용 

권고적 의견 요청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질문은 첫째,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온난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것을 포함한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로 인해 발생한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지는 구체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둘째, 해양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에 의한 것을 포함한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이다.10 두 질문 모두 해양법 

체제와 국제기후변화체제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했다. 어느 한 

체제가 다른 체제 하에서 국가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시기 및 방법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후변화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상 의무에 비추어 

해양환경에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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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해양 

및 해양생태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국가 및 기타 행위자의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국제협력과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이다.1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해양오염에 대한 규제와 포괄적인 해양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이라는 제목의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가 도입되었다.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항들을 비롯해, 국제적·지역적 협력과 관련된 의무, 각 오염원별로 입법 및 

집행을 할 의무, 기술 지원 및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무 규정들이 수록되었다. 제192조는 국가들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94조는 국가들이 ‘모든 오염원’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take all 

necessary measures) 규정한다. 제12부의 많은 조항들이 직·간접적으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할 의무와 관련된다.12 제194조상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특정 오염원을 

기준으로 국가들이 국내 입법을 하고, 국제적 규칙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제207조~212조의 조항들에 의해 구체화된다.13 즉, 국가들이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에는 각 오염원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보장하고, 국제적인 다양한 관련 규칙들과 통용되는 국제 기준을 맞추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와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이 지는 구체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변론에 참여한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제194조가 권고적 의견 요청의 첫번째 질문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194조상 ‘모든 필요한 조치’에서 ‘필요한’의 의미는 ‘필수불가결한’ 혹은 

‘필수적인’과 같은 의미를 포괄하여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4 또한, ‘필요한 

조치’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완화시키며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여타의 조치들도 포함된다고 봤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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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제3항에서는 독성이나 유해성을 지닌 물질 등의 방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 맥락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기후변화 완화 조치(mitigation 

measure)’로 알려진 조치들에 해당하며, 이러한 조치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기로의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anthropogenic greenhouse gas emissions) 감축이라고 

했다. 16  이는 온실가스 저감조치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한 의무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해준 것이다. 

변론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 및 관련 기구들은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국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과학적 근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규칙 및 표준, 기타 관련 요소들, 

그리고 수단의 실현가능성, 국가들의 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8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IPCC의 기후변화 위험 및 저감 

관련 평가보고서들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다. 2018년 IPCC에서 발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Global Warming of 1.5℃)’ 19 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pre-industrial) 수준20 대비 1.5℃를 초과하게 되면, 결과가 더 악화될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21 2050년 이산화탄소 넷 제로(Net Zero), 즉, 탄소 순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목표치를 달성해야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유지할 수 

있으며, 1.5℃ 이내로 제한한다면, 2℃ 상승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과학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련하여 과학 이외에 다른 관련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22  이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잠재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는 ‘사전주의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관련 국제규칙과 표준들은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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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여타 규칙들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해 규제하는 해양오염방지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항공기와 관련된 시카고 협약(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을 많은 참가 국가들이 언급했는데, 관련된 의무는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되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데 있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파리협정 제4조 제2항에서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바와 같이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또는 ‘국가별 기여 방안’을 

설정하고, 23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감축 노력(domestic mitigation measures)을 

수행할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파리협정상 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기후변화 관련 의무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하는 것이지, 

파리협정상 의무를 다했다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경로 공표 등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지라도, 

유엔해양법협약상 ‘모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되지 않을 시에는 

국제책임(international responsibility)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24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수단이 실현가능한지(the 

best practicable means at their disposal)”, “국가들의 능력에 부합한지(in accordance with 

their capabilities)” 등을 고려하도록 담고 있는 문구들이 국가들의 이행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의 의무는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당하게 연기하거나 면제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안 된다고 강조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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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 211조, 212조, 213조, 및 222조에 따라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나 규칙 등을 제정할 

의무를 지며, 제197조, 200조 및 201조에 기해 이를 위해 협력할 의무, 예컨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과 이와 관련된 위험 저감 및 적응 조치 등과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고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며 정보와 자료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특별한 의무 

등을 지게 된다.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202조에 따라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할 의무도 발생한다. 또한, 제204조, 205조 및 206조에서 부과하고 

있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되는 위험과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분석하며, 이러한 결과들을 보고서로 발간하고, 나아가 예정된 활동이 

잠재적으로 해양환경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거나 심각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도 수행해야 한다.26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이미 첫번째 질문과 관련된 사항들과 이어지는데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와 제194조 제5항이 관련된다.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 및 

해양산성화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특별 의무를 지며, 예를 들어 해양 

서식지와 생태계를 복원할 의무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제192조 이하에서 언급되는 

의무들은 상당주의 의무이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해양산성화로 인해 해양환경에 심각하고 

불가역적인 손해와 위험이 야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주의 의무의 기준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제194조 제5항과 관련해 국가들은 멸종위기 종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취약한 생태계 자체를 보호하고 보존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27  

(3) 국가들이 다해야 하는 의무의 기준: ‘엄격한’ 상당주의 의무(stringent due  

diligence)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가 규정한 행위의무에 비추어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상당주의 의무에 맞게 행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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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했다.28 또한, 재판소는 국가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실행해야 하는 상당주의 의무는 그 기준이 ‘엄격하다(stringent)’고 강조했다.29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을 줄여서 상당주의 의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의무의 유

형상 이른 바 ‘행위의무(obligation of conduct)’에 속한다. 즉, 절차나 수단과는 무관하게 반

드시 특정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인 ‘결과의무(obligation of result)’와는 달리 행위

의무는 어느 정도의 절차와 수단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행위자가 부주의

(negligence)로 말미암아 요구되는 의무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추

궁당할 수 있다. 결국 행위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서는 ‘부주의’에 대한 증명이 중요한데 이

는 쉽지 않다. 국제법상 상당주의 의무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인지 또는 법의 

일반원칙에 머무는지 등 의견이 다양하지만, 국제법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 맞는 보

다 명확한 규칙과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 결국, 상당주의 의무는 국가가 자신의 영토 또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일종의 감독, 방지・예방

의무를 의미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조에 내포된 상당주의 의무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이를  

행위의무로 보는 입장도, 결과의무로 보는 입장도 존재했다.30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1항의 상당주의 의무의 성질에 대해 재판소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경감하며 통제’한다는 

결과 그 자체를 달성하는 것보다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의 유형상 행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실행해야 하는 상당주의 의무는 그 기준이 

‘엄격하다(stringent)’고 강조했다. 31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해양환경에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의무의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이다.   

변론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주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야기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최선의 

노력(best efforts)’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아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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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더 심각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했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진다.32  

상당주의 의무의 기준은 그 의무가 적용되는 특별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주의 

의무의 내용은 가변적이다. 즉, 더 위험한 활동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추어 더 엄격한 

상당주의 의무 기준이 적용된다. 이 때 위험이라는 것은 피해 발생의 예측가능성과 그 

심각성 혹은 규모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33 다시 말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지는 활동의 위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상당주의 의무 기준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당사국에게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제194조에 따른 상당주의 의무가 단순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했다. 즉, 

국가는 입법, 행정 절차 및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한 국가 시스템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규제하고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34  

상당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된다. 여기에는 

특히 '누적 효과를 포함하여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해양환경에 상당한 오염을 

일으키거나 심각하고 유해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의 모든 계획된 활동'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EIA)를 의무화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가 포함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계획된 활동의 구체적 영향과 ‘누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35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2조와 203조에 따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특히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취약한 국가의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지원은 역량 강화, 과학적 전문성, 기술 이전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이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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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며, “탈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36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국가들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이 요구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태평양 소도서국가들에게는 영토가 수몰되어 사라지는 실질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거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악영향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당시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나 해양환경의 유해한 변화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련 

사항이 협약에 담기지 못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의 관련된 피해를 국가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연결시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에 대한 

책임을 특정 국가로 귀속시키기는 더욱 어려운 탓에 실제로 국가책임을 추궁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국가 의무가 보다 엄격한 상당주의 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점차 국가 이행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제 사회가 나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2.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현황 

(1) 파리협정 이행상의 특징과 신기후체제37 

파리협정은 제2조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가능하면 1.5℃로 제한하는 국제 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38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도 2018년 특별보고서에서 1.5℃ 상승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면서 온도 상승의 영향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정리하였다.39 즉, 1.5℃는 신기후체제에서 국제 사회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약속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파리협정이 2015년에 채택됨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에 따르지 않고 모든 국가가 

매 5년 단위로 협정 제3조에 규정된 국가결정기여를 제출하게 됐다. 국가결정기여란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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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이다.40 파리협정은 각국의 선의(good will)에 기초하여 

개별 국가에게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이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한다.41 또한, 파리협정은 새로 

제출하는 국가결정기여가 직전 제출 국가결정기여보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후퇴해서는 

안 되고, 더욱 상향되어야 한다는 ‘진전(progression)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하였다.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이행 현황 

국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42 제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43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44 대비 37% 감축을 

국가결정기여로 설정하였고, 2016년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였다.45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하였다. 46  2021년에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자는 감축목표 상향 조정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정책은 2022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47  그 기초로 삼고 있다. 2023년 4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구체적인 감축목표 이행계획이 

마련되었다. 48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인 탄소중립49 사회에 도달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50 이는 각국이 ‘2050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법적 

기반으로 하여,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제도적 이행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436.6백만 톤(’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유지하여 2021년에 제출한 상향된 국가결정기여의 

감축목표를 준수하는 것이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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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연도별 배출량 

 

 

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 요약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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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는 2021년 제출한 국가결정기여 상향 조정안의 감축목표를 유지하는 한편, 

감축 수단별 이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부문 간 그리고 부문 내 조정을 했다.52 위의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국내 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이에 해당하는 감축분(약 800만 톤)은 태양, 수소 등 청정에너지 등을 포함한 

전환 부문과 국제감축 부문으로 부담을 분산시키고 있다. 파리협정은 제6조 53 가 

교토의정서상의 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s)54과 같이 해외감축을 통해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사국들은 

국가결정기여 달성을 위해 자국 내에서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초기 감축량에 비해 후기에 현저하게 더 많은 감축 부담을 지우는 감축 경로를 

수립함으로써 최종적인 감축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국제 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의 국가결정기여 목표는 수치상으로는 일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듯 보이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부문별 감축 수단의 선택과 

조정에 관한 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3. 한국의 기후변화 이행 책임에 대한 시사점 

국제재판소의 판결과 달리 권고적 의견은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권위있는 국제재판소의 법적 해석과 

적용은 사실상 국제 사회의 폭넓은 존중을 받는다.55 현재 신기후체제에서는 감축목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가 없다. 국제재판소와 국내 법원에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사건들은 이런 느슨한 이행 체계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집행을 

촉구하기 위한 근거를 사법적 권위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찾는 것이다. 2023년 3월 29일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obligation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56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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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과 환경의 다른 

부분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법상 국가 의무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핵심 요청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기되었던 권고적 의견 요청과 달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된 

권고적 의견 요청에서는 “작위와 부작위로 인하여 기후 시스템과 환경의 다른 부분에 

심각한 해를 끼친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에 기하여 지게 되는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이 포함되었다. 특히 지리적 상황과 개발 수준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특별히 영향을 받는 혹은 특히 그에 취약한 소도서 

개발도상국가들과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 영향 받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국민과 개인들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요청했다.57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으나, 현재 많은 국내 및 국제 재판소들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국제해양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의 내용에 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된 권고적 의견의 내용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들의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논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국제재판소의 판단이 축적되면, 국내 

법원에서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 불이행 또는 불충분을 이유로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 국제법의 일련의 움직임은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좀 더 진전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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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들에게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위적 효력(legal 

authoritative effects)을 가진다. 국가들의 국제의무의 준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로, 해당 의무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IISD, “Ongoing Climate Proceedings: Setting the Stage for ICJ’s 

Opinion”, 1 May, 2024, <https://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ongoing-climate-proceedings-

setting-the-stage-for-icjs-opinion/>, Carlos A. Cruz Carrillo, “ITLO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and Oceans: Possibilities and Benefits”, Opinio Juris, 21 July, 2021, 

<https://opiniojuris.org/2021/07/21/itlos-advisory-opinion-on-climate-change-and-oceans-possibilities-and-

benefits/> 

https://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ongoing-climate-proceedings-setting-the-stage-for-icjs-opinion/
https://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ongoing-climate-proceedings-setting-the-stage-for-icjs-opinion/
https://opiniojuris.org/2021/07/21/itlos-advisory-opinion-on-climate-change-and-oceans-possibilities-and-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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